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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2018.07.09. 정부서울청사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실 텐

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소비자정책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은 아직 정당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

히 각종 정책의 결정에 소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을 넘어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와 해외직접구매의 확대로 소비자문제는 더

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소비자 중심 사회’를 요구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

려면 종래의 접근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과 총리가 함께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위원회 민간위원도

다섯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모

든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더 원활히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우

리 사회를 ‘소비자 중심 사회’로 인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

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의 참여확대는 생산자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

닙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건설적 협력으로 국민생활을 향상

시키고 우리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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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생산자가 수용하고, 생산자의 효율적 고안을 소비자가

수용하면서 인류의 생활도 발전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강화유리도 소비자의 제안을 생산자가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민간 위원님들의 좋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